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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Ⅰ

우리나라는 년 지방의회를 구성하였1991

고 년 제 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 1995 1

하였으며 년에는 세 번째 지방자치단, 2002

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제 기 지방자치시대3

를 개막하였다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지.

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회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세기 지방21

자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오.

랜 중앙집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부터 재정 역시 중

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년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시1984

작됨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준

비가 시작되었는데 년 담배판매세가, 1984

신설되었고 년 토지과다보유세가 신설, 1986

되었으며 년에는 담배소비세가 신설됨, 1989

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이바지하였

다 특히 담배소비세의 신설은 지방세원의.

규모를 크게 늘려주어 년대 초반1980

에 지나지 않던 조세 중 지방세가8-12%

차지하는 비중은 년도에 를 넘어1990 19%

섰다 오연천곽채기( , 1997: 615).․
또한 년 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1991

는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지방양,

여금은 지방세입의 약 를 차지함으로4-5%

써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노력들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출 이전의 것들이다 본 고.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

재정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

으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기,

로 한다.

또한 앞으로 지방세입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제도나 운영은 어떠한 방향으

로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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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현황 및 확충노력.Ⅱ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은 순계기준으로

년 조 천억원에서 년 조1994 44 4 2000 77 2

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각 연도의 증가율.

을 살펴보면 년 년 로1995 18%, 1996 20%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년에는1997 10%

의 신장에 그쳤으며 국가적 외환위기를 맞,

이한 년 이후 그 신장율은 크게 둔화1998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

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 ,

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채로 구, ,

성되며 각각의 구성비와 신장율은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지방채를.

제외한 각각의 지방세입 항목에 대하여 현

황을 분석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

출 이후 어떠한 확충노력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1.1.1.1.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원

으로 그 규모는 년 조 천억원에서1994 13 2

년 조 천억원으로 약 배 증가하2000 20 4 1.5

표 지방세입의 구조 및 추이 순계기준< 1> ( )

단위십억원( : )

구 분 94 95 신장율 96 신장율 97 신장율 98 신장율 99 신장율 00 신장율

총계 44,417 52,379 18% 63,086 20% 69,572 10% 69,121 -1% 73,126 6% 77,176 6%

지방세

수입

13,229

(30%)

15,317

(29%)
16%

17,396

(28%)
14%

18,498

(27%)
6%

17,148

(25%)
-7%

18,569

(25%)
8%

20,362

(26%)
10%

세외

수입

17,930

(40%)

20,746

(40%)
16%

27,611

(44%)
33%

31,163

(45%)
13%

29,367

(42%)
-6%

29,751

(41%)
1%

31,531

(41%)
6%

지방

교부세

4,821

(11%)

5,675

(11%)
18%

6,524

(10%)
15%

7,015

(10%)
8%

7,335

(11%)
5%

6,919

(9.5%)
-6%

8,449

(11%)
22%

지방

양여금

1,696

(4%)

1,870

(4%)
10%

2,574

(4%)
38%

2,877

(4%)
12%

2,886

(4%)
0%

2,906

(4.5%)
1%

3,713

(5%)
28%

보조금
3,132

(7%)

4,109

(7.5%)
31%

4,930

(8%)
20%

5,546

(8%)
12%

7,766

(11%)
40%

9,688

(13%)
25%

9,893

(13%)
2%

지방채
3,609

(8%)

4,662

(8.5%)
29%

4,050

(6%)
-13%

4,458

(6%)
10%

4,619

(7%)
4%

5,294

(7%)
15%

3,228

(4%)
-39%

주 괄호안은 구성비:

자료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각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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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세구조 및 추이< 2>

단위십억원( : )

주 년 년은 결산 년은 최종예산1: 1994 2000 , 2001～

주 괄호안은 구성비2:

자료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각년도* : ( )

구분 94 95 신장율 96 신장율 97 신장율 98 신장율 99 신장율 00 신장율 01 신장율

총계 13,228 15,317 16% 17,342 13% 18,496 7% 17,148 -7% 18,569 8% 20,362 10% 23,475 15%

보통세

총계
12,009 13,904 16% 15,662 13% 16,693 7% 15,409 -8% 16,544 7% 18,245 10% 18,363 1%

취득세
2,327

(18%)

2,691

(18%)
16%

3,041

(18%)
13%

3,356

(18%)
10%

2,480

(14%)
-26%

3,066

(17%)
24%

3,151

(15%)
3%

3,048

(13%)
-3%

등록세
3,086

(23%)

3,632

(24%)
18%

4,057

(23%)
12%

4,301

(23%)
6%

3,388

(20%)
-21%

4,327

(23%)
28%

4,290

(21%)
-1%

4,609

(20%)
7%

면허세
168

(1%)

209

(1%)
24%

269

(2%)
29%

231

(1%)
-14%

241

(1%)
4%

238

(1%)
-1%

241

(1%)
2%

103

(0%)
-57%

주민세
1,361

(10%)

1,701

(11%)
25%

2,144

(12%)
26%

2,252

(12%)

5

%

2,639

(15%)
17%

2,547

(14%)
-3%

3,426

(17%)
35%

3,291

(14%)
-4%

재산세
481

(4%)

485

(3%)
1%

523

(3%)
8%

578

(3%)
11%

641

(4%)
11%

670

(4%)
5%

728

(4%)
9%

732

(3%)
1%

자동차

세

1,297

(10%)

1,545

(10%)
19%

1,807

(10%)
17%

2,052

(11%)
14%

2,175

(13%)
6%

1,925

(10%)
-11%

2,004

(10%)
4%

1,900

(8%)
-5%

주행세
253

(1%)

551

(2%)
117%

농업

소득세

2

(0%)

2

(0%)
-11%

3

(0%)
27%

4

(0%)
37%

3

(0%)
-25%

4

(0%)
62%

3

(0%)
-27%

2

(0%)
-25%

도축세
30

(0%)

34

(0%)
13%

38

(0%)
12%

46

(0%)
22%

48

(0%)
4%

46

(0%)
-5%

51

(0%)
12%

47

(0%)
-8%

레저세
177

(1%)

217

(1%)
23%

295

(2%)
36%

361

(2%)
22%

329

(2%)
-9%

394

(2%)
20%

566

(3%)
44%

556

(2%)
-2%

담배

소비세

2,052

(16%)

2,151

(14%)
5%

2,234

(13%)
4%

2,234

(12%)
0%

2,267

(13%)
1%

2,087

(11%)
-8%

2,250

(11%)
8%

2,251

(10%)
0%

종합

토지세

1,028

(8%)

1,235

(8%)
20%

1,252

(7%)
1%

1,277

(7%)
2%

1,199

(7%)
-6%

1,241

(7%)
4%

1,281

(6%)
3%

1,272

(5%)
-1%

목적세 1,055 1,215 15% 1,354 11% 1,456 8% 1,461 0% 1,524 4% 1,642 8% 1,623 -1%

도시

계획세

564

(4%)

654

(4%)
16%

695

(4%)
6%

731

(4%)
5%

752

(4%)
3%

784

(4%)
4%

815

(4%)
4%

819

(3%)
0%

공동

시설세

180

(1%)

204

(1%)
14%

240

(1%)
17%

280

(2%)
17%

302

(2%)
8%

318

(2%)
5%

343

(2%)
8%

352

(1%)
2%

사업

소세

256

(2%)

296

(2%)
15%

351

(2%)
19%

374

(2%)
6%

336

(2%)
-10%

347

(2%)
3%

397

(2%)
14%

365

(2%)
-8%

지역

개발세

54

(0%)

61

(0%)
12%

68

(0%)
11%

72

(0%)
6%

70

(0%)
-2%

74

(0%)
5%

86

(0%)
16%

87

(0%)
1%

과년도

수입

164

(1%)

198

(1%)
21%

326

(2%)
65%

346

(2%)
6%

278

(2%)
-20%

500

(3%)
80%

474

(2%)
-5%

512

(2%)
8%

지방

교육세

2,97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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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년과. 1995

년 각각 와 의 신장율을 보이1996 16% 14%

다가 국가적 외환위기를 맞이한 년에1998

는 감소하였으며 년 년7% 1999 8%, 2000

신장하였다 하지만 지방세의 총지방10% .

세입에 대한 비율은 년 에서1994 30% 2000

년 로 감소추세에 있다26% .

각 세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에< 2>

서 보듯이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 , ,

비세 자동차세가 이상으로 나타나 지, 10%

방세의 주요세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세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주요한 변화를 살.

펴보면 우선 년 주행세의 도입을 들1999

수 있다 하지만 주행세는 자동차세 세율의.

조정으로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을 보충하

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충

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1) 또한 년2000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

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으나 지방교육세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니므로 지방

재정의 확충과는 관계가 없는 변화이다.

년에는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변2001 ․
경하면서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 ․
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하였’

다 하지만 레저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1) 본격적으로 주행세가 도입된 년의 경우를2001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감소하였5%

으며 주행세는 천 백억원으로 이러한 감소분5 5

을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율이 에 지나지 않고 일부 지방자1-3% ,

치단체에 국한된 세원이므로 지방재정확충에

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요한 지방세제도의 변화는

탄력세율제도의 확대이다 우리나라 지방재.

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

해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중앙정부가 결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탄력.

세율제도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환경에 맞추어 지방세의 세율을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배인명( , 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전에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2) 도축세 도시계획,

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에, , ,

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었다 하지만 이러한 세목들은 지방재정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지

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권 확대에 큰 의미

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후 탄.

력세율 적용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안을 살펴보면 년, 1997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표준세율의

분의 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100 50 ․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세도 시장군수가,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

을 표준세율의 분의 의 범위 안에서100 50

2)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다른 세목들과는 달리 대

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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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0․
년 레저세 세율의 분의 의 범위 안에100 30

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탄력세율을 적용한 예를 살펴보면 강원도

가 시군의 재산세 건축물분에 의 가10%․
산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고 전상경( , 2002:

부산에서 컨테이너세의 세율을 컨테192),

이너 티이유 당 원에서1 (TEU) 15,000 20,000

원으로 인상한 것 등이 있으나 이외에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듯 탄력세.

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

율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

되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지방교부세 등에서 오히려 불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점도 또 다른 이유

가 될 수 있다 이근식 외( ,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

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

겠다.

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2.2.2.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외수입이다. <

표 에서 보듯이 세외수입은 지방세입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외수40% .

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이월금의 비60% ,

율이 에 이르고 있어 매년 정기적45-62%

으로 유입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은 년의2000

경우 총세외수입의 에도 미치지 못하25%

고 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주요한 세입원은 사

용료수수료 및 사업수입 등이다 표. < 3>․
에서 보듯이 세외수입 대비 사용료수수․
료 수입의 비율은 년 로 절정을1995 17%

이루다가 그 이후 내외의 비율을 나10%

타내고 있다 사업수입의 경우 세외수입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

출 이전인 년 로 가장 높게 나타1994 14%

났으나 그 이후 낮아져서 년에는2000 8%

를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여러 지방자

치단체들은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

시의 경우 년 공공시설유휴지 활용 체1997

육시설 및 주차장을 유료화하였고 년, 1998

에는 행정정보수수료를 년에는 건설심, 1999

의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세외수입의 확충

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3) 하지만 앞에서

도 설명하였듯이 세외수입의 규모나 비중

이 그다지 증대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세외수입 확충노력은 전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는 그 효과가 미흡하다

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

하기 위하여 년 자치복권을 도입하였1995

다 자치복권은 시도를 위원으로 하는 전. ․
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을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3)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세외수입원 발굴내

역은 서울특별시의회 참조(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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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외수입구조 및 추이< 3>

단위십억원( : )

구 분 94 95 신장율 96 신장율 97 신장율 98 신장율 99 신장율 00 신장율

총계 17,930 20,746 16% 27,611 33% 31,163 13% 29,367 -6% 29,751 1% 31,531 6%

경상적

수입총계
5,474 6,486 18% 6,645 2% 7,308 10% 6,612 -10% 7,423 12% 8,017 8%

재산

임대수입

163

(1%)

99

(0%)
-39%

322

(1%)
224%

115

(0%)
-64%

322

(1%)
180%

429

(1%)
33%

223

(1%)
-48%

사용료수입
1,761

(10%)

2,924

(14%)
66%

2,293

(8%)
-22%

2,005

(6%)
-13%

2,061

(7%)
3%

2,516

(8%)
22%

3,099

(10%)
23%

수수료수입
370

(2%)

659

(3%)
78%

659

(2%)
0%

688

(2%)
4%

666

(2%)
-3%

701

(2%)
5%

752

(2%)
7%

사업수입
2,537

(14%)

1,821

(9%)
-28%

1,773

(6%)
-3%

947

(3%)
-47%

1,573

(5%)
66%

2,386

(8%)
52%

2,446

(8%)
3%

징수

교부금수입

34

(0%)

124

(1%)
259%

60

(0%)
-51%

106

(0%)
77%

42

(0%)
-60%

69

(0%)
64%

60

(0%)
-13%

이자수입
609

(3%)

859

(4%)
41%

1,539

(6%)
79%

1,743

(6%)
13%

1,822

(6%)
5%

1,366

(5%)
-25%

1,436

(5%)
5%

임시적

수입총계
12,457 13,651 10% 20,966 54% 23,855 14% 22,756 -5% 22,329 -2% 23,515 5%

재산

매각수입

1,052

(6%)

908

(4%)
-14%

1,648

(6%)
82%

760

(2%)
-54%

516

(2%)
-32%

897

(3%)
74%

826

(3%)
-8%

이월금
8,116

(45%)

10,926

(53%)
35%

15,681

(57%)
44%

18,858

(61%)
20%

18,164

(62%)
-4%

17,688

(59%)
-3%

18,996

(60%)
7%

전입금
104

(1%)

31

(0%)
-71%

25

(0%)
-18%

22

(0%)
-12%

23

(0%)
2%

11

(0%)
-51%

13

(0%)
18%

예탁금

및 예수금

32

(0%)

82

(0%)

55

(0%)
-33%

232

(1%)
320%

187

(1%)
-19%

194

(1%)
4%

융자금

원금수입

372

(2%)

275

(1%)
-26%

249

(1%)
-9%

316

(1%)
27%

493

(2%)
56%

501

(2%)
2%

470

(1%)
-6%

부담금
398

(2%)

151

(1%)
-62%

613

(2%)
307%

985

(3%)
61%

909

(3%)
-8%

857

(3%)
-6%

837

(3%)
-2%

잡수입
2,054

(11%)

1,361

(7%)
-34%

2,357

(9%)
73%

2,468

(8%)
5%

1,950

(7%)
-21%

1,679

(6%)
-14%

1,760

(6%)
5%

과년도수입
269

(1%)

609

(3%)
127%

310

(1%)
-49%

390

(1%)
26%

471

(2%)
21%

509

(2%)
8%

419

(1%)
-18%

주 괄호안은 구성비:

자료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각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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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액에 달할 때까

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2000

년 말까지의 자치복권 수익금은 조 천307 8

억원 기금조성액은 억원에 이르고 있, 389

다 하지만 자치복권의 기금조성액은. 2000

년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의

자주재원의 지역개발기금의1.3%, 2.8%,

에 불과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1.3% (

의회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였, 2002),

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의존재원의존재원의존재원의존재원3.3.3.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재원에 크게 의

존하고 있으며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의존재원의 총지방세입에 대.

한 비율을 살펴보면 표 에서 보듯이< 1>

1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994 22% 2000 29% .

의존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

우 년까지 총지방세입의 를 구1998 10-11%

성하고 있다가 년에는 로 내려갔, 1999 9.5%

으며 년에는 다시 를 회복하였다, 2000 11% .

특기할 만한 사항은 년의 경우 년2000 1999

에 비해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22%

그 이유는 년부터 지방교부세의 법정2000

교부율을 내국세의 에서 로 상13.27% 15%

향조정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년 도입 당시1991

토지초과이득세의 주세 전화세50%, 15%,

의 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년까100% , 1994

지 여러 번의 법개정을 통하여 주세의 비

율을 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농어촌특별80% ,

세의 을 재원으로 추가하였다19/150 . 1996

년에는 주세의 비율을 로 상향조정하100%

였고 년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일치, 1997

판정으로 삭제되었으며 년 농어촌특별, 2001

세의 비율을 으로 상향조정하였다23/150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크게 확충되지 않아 지방양여금의

지방세입에 대한 비중은 에 그치고4-5%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고보조

금의 지방세입에 대한 비중은 년1994 7%

에서 년 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2000 13% .

지만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반드시 지방재

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를 중

앙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정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보조사

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이 의무화되어 있

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신축성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

방교부세의 교부율이 상향조정되었으며 국,

고보조금이 확대되는 등 의존재원의 증가

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지방세입 확충방안.Ⅲ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장

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

력은 의존재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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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원의 확충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

로의 실정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의 확충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4)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그 확충방

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1.1.1.1.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를 살펴보면 지

방세는 크게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

로 분류될 수 있으며 또한 재산과세에 크,

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지.

방세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재

산과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재산과세에 대

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의 세원을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5)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

제점 중 하나는 부동산관련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장율이 낮고 세

수의 소득 및 소비탄력성이 낮다는 점이다.

지방세의 세원을 다원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 혹은, ,

확충을 고려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각.

4) 지방교부세는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지

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므로 자주재원과 유사

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유용한 재원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의 법정교.

부율이 지난 년 에서 로 상향2000 13.27% 15%

조정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지방교부세 확충은

근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어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지방세원의 다양화에 대한 근거는 이재은

참조(2001) .

대안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재산과세의 경우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명목세율을 고정한다면.

실효세율은 세율과 과표현실화율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표현실화율의 상향조정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과표현실화율.

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시군구․ ․
의 과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다 전상경 종합토지세의 과표( , 2002: 185).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년 에서1992 17.3%

년 로 높아졌으며 외환위기를1995 31.5% ,

맞이한 년과 년 대로 떨어졌1998 1999 29%

다가 년 년 로 높아2000 32.2%, 2001 32.4%

졌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과표.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 이영희라휘. ( ․
문 에 의하면 건축물과표현실화, 2001: 213)

율은 년 에서 년 로1994 47.5% 1999 31.0%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해 매

우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과세의 실효세율은 약 로 추정되는데0.09%

이는 미국의 내외 영국의 에 비1% , 1.24%

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일본의, 0.12%,

대만의 에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을0.24%

나타내고 있다 김종순 따라서( , 2001: 274).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

산과세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이 필요하다, .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안정화 및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

앙정부의 세목으로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



지방재정 확충의 성과와 발전방향

－53－

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역.

할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기

능에만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집단적인 노력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Fisher, 1993).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지방의 역할

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이는 결국 지방재

정수요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때 소득세

제의 신장성과 탄력성을 이용한 지방재정

의 확충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근식 외, 1996).

현행 지방세 중 소득과 관련된 세목은

주민세 소득할과 농업소득세가 있으나 농

업소득세는 세수비중이 극히 낮고 부의 신

장율을 보이는 세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과세가 지방세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년 기준1998

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일본13.6% , 40.4%,

의 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47.2%

(OECD, 2000).

여러 학자들은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

다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세 소. ,

득할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김정훈( ,

둘째 지역개발로 인하여 창출된 이1996),

득이 그 세원에 반영되고 있는 부동산 임

대 및 양도소득 지역적 특성이 강한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등을 지방세의 세원으

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 지방(

재정발전기획단 셋째 소득관련 지, 1996),

방세를 국세에 통합하고 개인과 법인의 소

득을 공동세원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

설하는 방안 곽채기 등이 있다( , 2001) .6)

어떠한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는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자주권의 측면에.

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이 우수하며,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측면에

서는 세 번째 대안이 우수하다 이재은( ,

또한 첫 번째 대안은 주민들의 세부2002).

담을 증대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

도입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동.

세방식이든 세원분리방식이든 주민의 부담,

을 증대시키지 않고 지방소득세를 확충하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양보가 필수적이

다.

셋째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매

우 좋은 대안이다 소비에 관한 조세는 응.

능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응익성의 원칙

에 가까운 세원이면서 과세베이스가 넓어

저율과세로 큰 세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근식 외 또한 소비세( , 1996).

는 세원의 분포가 인구의 분포와 유사하여

보편성이 매우 뛰어나며 소비생활의 고급,

화와 소비지출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수의

신장성이 좋은 조세이다 최명근 이( , 1996).

렇듯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는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세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독점

6) 공동세방식을 취할 경우 그 배분방식은 징수지

주의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교부세와 유,

사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징.

수지주의원칙을 취할 경우에는 부익부빈익빈현

상이 우려되며 교부세와 유사한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형평화효과에는 기여하지만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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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시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 중 소비과세로는 담배

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등이 있다, , , .

이러한 지방소비과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내외로 일본의 미15% 19.8%,

국의 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22.4%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신설(OECD, 2000).

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방

안은 지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원분리방

식과 공동세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세원분리방식을 취할 경우의 대안으로서는

지역적 성격이 강한 음식업 숙박업 부동, ,

산임대업 운수창고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와 주택이나 건물의 신축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82%,

숙박업은 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70%

자에 해당되어 사실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동산임대업 등은 사업체가 비,

교적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

방세원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

한 부가가치세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 지방세수는 정도 확충될2.5%-13%

수 있다고 한다 지방재정발전기획단( , 1996).

이러한 방안 외에 일본과 같이 부가가치

세에 대하여 중복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거

나 독일과 같이 공동세의 형태를 취해 지

방자치단체에 일정비율을 교부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세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로. 10%

되어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방

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조

세저항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용

이한 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를 유지하되 이중 일정비율을10%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취약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해 보

인다.7)

이상에서 살펴본 대안들 외에도 탄력세

율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동기부여 장치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난 민.

선자치시대에 탄력세율의 확대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탄력세율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제도 등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김대영 현재 지방( , 1995).

교부세의 경우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율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즉 지방세수의.

증대노력 유도차원에서 주민세 기준재정수

입액 산정시 개인균등할 인상율이 타단체

보다 높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수입액

을 감액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

티브의 정도가 미약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가 적극적으로 탄력세율제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2.2.2.2.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사용료 및

7) 부가가치세의 를 지방세원화하면 년 예10% 2002

산기준으로 약 조 천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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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원가보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사용료의 원가보상률은.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수료의60% ,

경우에도 요율조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평균원가보상률은 정도에 그치60.5%

고 있다 김종순( , 2001: 361).

물론 모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원가보상

률을 혹은 그 이상으로 할 수는 없100%,

을 것이다 원가보상률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일상생활,

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경우는 소비가 선택

적인 서비스보다 원가보상률이 낮아야 할

것이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원가에 근접 혹은 상회하는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오희환박( ․
기관, 1996).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조정을 위해서

는 요율결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

자치법에 의하면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요율 결정에 있어 지방자,

치단체의 자율성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실

정이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사용료나 지. ․
하철 운임 등 많은 공공요금이 물가안정“

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요율의 조정이

매우 어렵다 김종순 따라서 사( , 2001: 362).

용료 및 수수료 요율조정이 지방자치단체

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하여

야 한다.

요율조정과 더불어 무료서비스의 축소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현재 수수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예시한 수수료는 여800

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총무처의 민원처리.

기준표에 따르면 종의 수수료 중 유4,265

료비율은 에 지나지 않는다 손희준26.1% (

외 이러한 상황에서 무료로, 2001: 154).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면 지방재정

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산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도 지

방재정의 확충에 좋은 대안이다 즉 유휴. ․
사장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수입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 점유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의 임대화 등을 추진하여야 한

다 김종순 이 외에도 과학적인( , 2001: 367).

현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 신규사,

업의 발굴 등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맺음말.Ⅳ

본 고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

출이후 지방재정의 확충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살,

펴보았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들과 성과는

극히 미약한 반면 의존재원 특히 지방교, ,

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확충은 지방재정 규

모의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국고보.

조금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을 약화시키며 지방재정의 신축성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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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

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방세 및 세외수,

입의 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재산과.

세의 실효세율 상향조정 지방소득세 및 지,

방소비세의 도입 탄력세율의 적극적 활용,

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보상률의 상향조정,

무료서비스의 축소 재산수입과 이자수입의,

확대를 위한 노력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

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특히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제 기. 3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중

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지방자,

치단체들도 자신들의 세원발굴 및 관리를 위

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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